
이 글의 목적은 문화연구와 정치경제학을 중심으로 한국의 비판언론학을 성찰하고 미래의 

방향을 제시보고자 하는 데 있다. 1980년대 중후반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문화연구의 ‘소비

로의 전환’은 문화연구를 신수정주의로 부르게 만든 결정적인 요소의 하나지만, 한국에서는 

비판적 문제의식의 단절로 읽혀져 문화연구에 대한 끊임없는 정체성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정작 정치경제학은 자신이 중시하는 생산(과정)/구조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를 내지 

못했고, 문화연구 역시 이 부문에서는 무관심으로 대응했다. 국면주의는 문화연구가 현실에 

개입하는 유력한 방식이지만 초기의 연구 외에는 후속연구가 그다지 활발하지 못해 이론화 

수준이 높지 않고, 한국에서의 연구 또한 아직은 많은 논란을 안고 있어 성과 여부가 

불투명하다. 비판연구가 가진 저항성의 문제는 운동론에서 두드러지는데, 이 글에서는 

문화연구의 특징이 잘 배어 있는 소수자문화운동론에 대한 검토를 통해 사회적 배치의 

여전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미래의 방향에서는 일부 논자들이 제안한 바 있는 문화연구와 

정치경제학의 화합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검토했고, 이의 근저에 있는 근대주의/탈근대주의 

합의의 가능성과 필요성 역시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결합의 가능성도 놓치지 않는 ‘복합적 

합의’를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시공간의 재조직’, ‘소비자본주의’, ‘문화

적 시민권’(또는 ‘문화적 공론장’), ‘생산문화’, ‘시민/소비자’, ‘차별화/차이’, ‘공영방송의 

미래’ 등을 양측이 서로 경(결)합할 수 있는 공감대가 큰 연구주제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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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의 제기

이 글의 목적은 그간의 연구사를 염두에 두고 (주로) 2000년대 한국의 

비판언론학 또는 비판커뮤니케이션연구(critical communication studies)를 비

판적으로 성찰해보고자 하는 데 있다. 정확하게 기원을 제시하기는 어렵지만 

대체로 1970년대 후반에 문제의식이 시작된 이 연구흐름1)은 지금에 이르기

까지 약 한 30년 동안 많은 변화를 겪었다. 초기에서 1990년대로 넘어올 

때의 변화가 패러다임 차원의 질적 변화였다면(임영호, 2001), 1990년대와 

2000년대의 차이는 제도화와 한국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한 양적 

변화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앞서의 변화가 주로 한국사회의 민주화와 현실 

사회주의의 패망 같은 외적인 것에 의해 이루어진 바가 크다고 한다면, 뒤의 

변화는 주로 학문영역의 대학 내 정착과 안정적 재생산체제의 마련 같은 

학문 내의 것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뒤에서 다시 살펴보듯 

한 차원, 한 부분의 이유로만 단순화시켜 이러한 변화들을 설명할 수는 없다. 

모든 큰 변화는 질과 양, 안과 밖 모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제목은 비판언론학으로 지칭했지만 사실 그 범위는 넓고 느슨해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가장 포괄적으로는,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친 

영국에서 1990년 이후 지금까지 4판을 거듭해서 나온 교본 형식의 󰡔대중매체

와 사회(Media and Society)󰡕가 가진 내용 전반을 들 수 있을 것이다.2) 또 아주 

좁게는 특정한 기준(이를테면 Calhoun, 1995)을 적용시켜 정체를 분명히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전자의 경우는 포괄의 범위가 너무 넓어 리뷰 자체가 어려

울 뿐만 아니라 기준의 적절성을 찾을 수 없어 리뷰의 의의도 그만큼 떨어진다

1) 한국에서 비판연구의 시발로 볼 수 있는 가시적 결실은 역시 󰡔커뮤니케이션과 이데올

로기󰡕(이상희 편역)이다. 이 책이 나온 연도가 1983년이니까 그 준비기간을 감안하면 

대체로 1970년대 후반 이후부터라고 보는 게 가장 정확할 듯하다.

2) 이 교본은, 전체를 관점‧생산‧표현 등의 3부로 나누고, 주로 2‧3부에서 문화‧미디어의 

여러 영역과 당시에 중요하게 대두된 이슈들을 교차시켜 17∼20개의 장으로 구성한

다. 따라서 1부는 큰 변화가 없지만, 2‧3부는 부각된 미디어(인터넷처럼), 문화적 경향, 

학문적 이슈 등에 따라 다양한 주제들을 다룬다.



한국의 비판언론학에 대한 비판적 성찰  9

는 약점이 있다. 후자는 내포를 지정하는 작업 자체가 리뷰의 성격을 지녀 

범위를 제한하는 작업의 효율성을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범위에 대한 적정한 제한이 필요한데, 이 글에서는 질적(비판 패러

다임3)의 사용), 양적 차원(연구자들의 상대적 규모)을 감안하여 문화연구(및 

이데올로기연구), 정치경제학에 일차적 중점을 두고, 기타 패러다임(페미니즘

이나 대안언론, 문화제국주의 등)은 논의의 전개상 필요한 경우에만 언급하고

자 한다. 한국에서의 연구가 주 대상이지만, 다른 리뷰연구와 달리 패러다임 

자체가 문제되거나 (논쟁 등에서의) 대응양상‧현상의 유사성이 클 경우에는 

서구의 연구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려 한다. 논리적 정합성이 중시되는 패러다

임 내부의 문제는 서구나 한국에 큰 차이가 있기 어렵고, 학문적 교류가 활발

해진 2000년대 이후로는 양자가 같은 호흡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게 

된 점이 가장 큰 이유이며, 현상 면에서도 글로벌화의 경향이 사실상 같은 

성격의 변화를 몰고 오고 있어 온전한 성찰과 논의의 풍부화를 위해서는 

범위를 넓히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물론 차이 역시 마찬가지

의 맥락에서 부각시키려 애썼다). 대상 시기 역시 범위를 정하는 중요한 요소

인데, 이 글은 대체로 새로운 연대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2000년대 이후를 

중심에 두고자 한다. 이전 시기에 대해서는 이미 같은 형식의 연구(임영호, 

2001)가 있어 재론을 피하고 싶었고, 시기를 좁히면 상대적으로 연구의 초점

을 분명히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화연구의 경우에는 이 시기에도 이미 ‘내부자’의 농밀한 시각으

로 여러 리뷰연구가 진행된 바 있어4)(원용진, 2000; 2005; 이상길, 2004; 유선

3) 여기서의 비판패러다임은, “적어도 한 세기 동안 맑스주의는 더 이상 외부로부터 

온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제국주의적 중심의 바깥에서 지식인들의 문화적 주체성의 

일부가 되어왔다”(Chen, 1998, 13쪽; 번역 수정)는 평가를 받는 맑스주의처럼 현실에 

대해 일정한 비판/변화를 주장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자신의 이론적 이해에 대한 자기 

비판적 성찰(Calhoun, 1995)을 갖는 지적 흐름을 아우르는데, 대체로 이는 미시적이면

서 행태중심적인 미국식 실증주의 패러다임에 대한 반대를 외연으로 하고, (탈)맑스주

의, (탈)구조주의, 기호학, 정신분석학, 페미니즘 등을 그 내포로 하는 것이다.

4) 이 글을 쓰면서 왜 다른 영역에 비해 문화연구에서 유독 이런 리뷰가 많은지 그 이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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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2004; 강명구, 2004b; 이영주, 2006), 자칫 이 글 같은 ‘외부자’의 시도가 

무용한 참견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비판’의 궁극적 목적과 정합성에 좀 

더 많은 비중을 두는 이 연구의 리뷰 기준이 주로 문화연구 내의 ‘조류’와 

관련된 연구들이 세부적으로 논의된 내부자의 것에 비해 나름의 차별성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선행연구들을 무시할 수는 없으므

로 문화연구에 대해서만큼은 ‘메타-메타 비판’을 시도해보려 한다.

서론의 말미에 꼭 밝혀둘 필요가 있는 것은 이 글이 중점을 두고 성찰하려

는 것이 ‘문제의식’이라는 점이다. 이 글은 관련 분야의 전 연구를 양적 기준으

로 분류해 특징을 추출하기보다는 문제의식의 측면에서 그간의 연구사에 

어울리는 전형적인 연구들을 찾고 그 연구들을 중심으로 비판적 성찰의 작업

을 진행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 시기에 나온 일부 연구가 누락되었다 하더라도

(특히 메타-메타비판을 수행한 문화연구에서) 문제의식에서 포괄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밝혀두고자 한다.

2. ‘소비로의 전환’과 ‘대안의 부재’: 소비의 문제

비판패러다임 진영 내에서 상호비판이 보다 첨예하게 된 계기는 문화연구

의 변화를 신수정주의로 명명하면서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커런의 1990년 

연구(Curran, 2002/2005에 재수록)일 것이다. 물론 이전에도 (토대/상부구조 

사이의) ‘결정’(determination)의 문제 등을 두고 정치경제학과 문화연구 양 

생각해보았다. 평가와 반성, 방향성의 재점검이 리뷰의 목표라면, 아마도 문화연구가 

최근 들어 양/질의 괴리, 규범적 기대와 성과‧방향의 불일치 또는 영역의 원심화(다양

화‧학제화)와 구심화(제도화‧체계화에 따른 형식화‧구획화)의 동시적 작용 같은 나름

의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 그 이유일 듯하다. 특히 이에 비해 주류 연구는 리뷰 연구를 

거의 하지 않는데, 만약 그 이유가 대상의 방대성이라는 기술적 측면 이외에 방법론적 

도그마에 대한 반성의 결여에 있다면 이는 학문의 발전에 큰 저해가 아닐 수 없다(정

치학에서의 김웅진(2001)의 연구는 방법론의 도그마화가 가진 문제의 심각성을 새삼 

일깨워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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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 간에 논쟁이 있었지만, 양‧질적 정도에서 이 이후에 비할 바는 아닌가 

한다. 그런데 이해는 서구에서보다는 한국에서 더욱 획기적인 연도로 볼 수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이해에 들면서 직전의 현실사회주의의 패망이 실감나게 

다가왔고, 이른바 ‘87년 체제’의 민주화가 정착기에 접어드는 듯했으며, 무엇

보다도 비판패러다임의 젖줄이 되었던 운동이 퇴조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

게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접한 커런의 문제제기는 저자에게는 

새로운 조류에 대한 비판의 목적이 앞선 글이었음에도 한국에서의 수용양태

는 오히려 그 조류를 습득하게 하는 역효과를 내는 듯 보였다. 한국의 현실이 

이와는 다른 방향으로 변전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시 변화는 밀접하

게 영향을 주고받던 인접 학문에서 더 두드러졌다. 사회학‧정치학 등에서 

맑스주의의 퇴조와 탈근대주의의 등장 조짐이 분명해진 것이다. 

영국의 문화연구사를 돌이켜보면 신수정주의 같은 문화연구의 변화는 이

미 오래전부터 준비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를테면, 홀의 그람시에 

대한 꾸준한 천착5)도 그렇고, 대처리즘을 예고한 이데올로기주의 분석(Hall 

et al, 1977; Jessop et al, 1984의 명명)도 이미 1970년대의 산물이며,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수직적 차원의 ‘이데올로기’가 아닌 ‘의식’(ritual)이나 ‘수용

환경’에 주목하는 수평적 차원에서의 수용자에 대한 몰리의 주목 역시 이미 

1974년부터 시작된 것이기 때문이다(Morley, 1980/2006). 그러니까 커런의 

비판은 그 연도가 (한국의 경우와 같이) 공교롭게도 1990년이었을 따름이다. 

물론 그럼에도 1980년대 중/후반에 이루어진 문화연구의 변화, 특히 ‘저항

5) 대체로 홀을 기준으로 볼 때, ‘대중의 부각’으로서의 그람시에 대한 주목은 초기부터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테면 홀은 1977년 연구(Hall, 1977a; 1977b; Hall et al, 1977)에

서부터 그람시를 미디어‧이데올로기 연구에 적용했고, 이미 비판이론의 초창기였던 

이 시기에 지배이데올로기체제의 ‘불안성’과 이데올로기의 ‘필연적이지 않은 계급 

귀속’을 제기했다. 1980년 연구에서 홀은 계급을 “단지 이데올로기 투쟁도 포함한 

모든 수준의 사회적 실천에서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투쟁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결과

의 복합체일 뿐”(Hall, 1982, p.83)이라고 정의함으로써 사실상 이전까지의 경제적 

계급론을 거부했다. 이 점들로 미루어볼 때, 초기 비판이론의 변화는 이미 예정되어 

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12  󰡔한국언론정보학보󰡕 2008년 가을, 통권 43호, 한국언론정보학회

적 해독’, ‘기호학적 민주주의’, ‘대중의 분별’ 등을 주도한 피스크의 영향은 

자못 지대한 바 있다. 문화연구에 대해 수시로 나온 같은 형식의 비판적 리뷰

들(Garnham, 1995; Ferguson & Golding, 1997), 문화연구자 자신의 자기 점검

(Morley, 1996/1998) 등에도 이 부분은 고루 언급된다. 몰리도 지적한 바대로 

피스크와 자신의 차이가 작지 않고(Morley, 1992), 또 그의 목소리가 다소 

과장되게 인식된 측면 또한 크다 하더라도(Morley, 1996), 문화연구의 변화(수

용자, 수용환경, 구성주의, 민속지학 등)는 그에 이르러 보다 크게 부각되고, 

미국 등에서의 제도화 속도 역시 빨라진다. 

그러나 피스크의 영향은 한국에서는 상당한 지체를 겪는다. 학문적 이론을 

운동의 자원이나 도구쯤으로 간주했던 이전의 1980년대는 아니었다 해도 

1990년대 역시 생산부문(‘토대’)의 획기적 변화, 곧 수직적 문제의식을 포기할 

수는 없었고, 수용의 강조는 이를 저해하는 이상의 의미를 갖기 어려웠다. 

그러나 현실의 벽은 완강했고 이를 헤쳐 나갈 수 있는 이론의 지위는 계속 

박약해지면서 학문 장은 피스크를 비롯한 탈근대의 분위기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6) 현실(의 보수화)과 학문적 실천(맑스주의의 포기)이 일정하

게 부합된 것이다.

박약해진 이론의 지위란 당시 비판패러다임의 주류였던 맑스주의, 특히 

정치경제학의 소비 폄하(한 걸음 더 나아가면, 포퓰리즘을 무시하는 일종의 

엘리트주의7))가 가진 근본적 약점을 말한다. 정치경제학이 가진 경제중심의 

관점, 특히 ‘환원주의’로 비판받은 초기의 사고틀에서는 소비의 문제는 애초

부터 부각되기 어려웠다. 당초의 입장을 다소 약화시키면서 정치경제학도 

6) 이 분위기를 강상현은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어떤 면에서 비판적 연구 진영은 급변하

는 정세 속에서 급진이론이 지니는 현실적 한계나 위기의식을 ‘포스트’의 그늘 밑에서 

다소나마 희석시킬 수 있었고 전통적 연구진영 역시 ‘포스트’의 신조류와 함께 그동안

의 수세를 만회할 수 있는 명분을 찾는 듯이 보였다”(강상현, 1993, 145∼146쪽).

7) 이의 대척점에 있는 것이 지금도 자주 언급되는 피스크 류의 ‘포퓰리즘’이다. 그러나 

이 같은 엘리트주의/포퓰리즘의 이분법은, 구조‧이데올로기/경험‧실천, 이성/정서, 사

회/개인, 거시/미시, 근대/탈근대, 심지어 칸트/니체 등으로 변주‧확장되기도 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람시’처럼 양 극단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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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로소 소비의 문제를 크게 다룰 수 있었다(Murdock, 1989). 그러나 “사회적 

조정이 어떻게 문화적으로, 그래서 직접적인 물리적 강제 외의 수단에 의해 

확보되는가”(Garnham, 2000, p.110)를 기본적 문제의식으로 삼는 정치경제학

은 저항성이나 단절, 문화적 실천 등을 강조하는 문화연구와 같을 수 없었다. 

이 점을 잘 보여주는 것은, 문화연구가 제기한 수용자의 능동성을 정치경제학

은 관행적‧억압적 정체성의 수용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는 프랑크푸르트학파의 문화산업론이나 좌파적 그람시의 관점을 받아들여 

‘피지배’와 ‘능동적 동의’를 양립 가능한 것으로 보는 관점이다(Garnham, 

2000; Gunster, 2004).

정치경제학이 소비를 보는 관점은 그것이 무정형적으로 파편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하게 패턴화되어 있다고 보는 점이다. 즉 수용자는 다양한 

사회적 균열(특히 계급을 중심으로 하는 권력 불평등)에 따라 그 문화소비가 

구조적으로 배열되어 있고, 이는 생산에도 영향을 미쳐 생산과 소비는 상호적

으로 구성된다고 본다. 계급‧권력 불평등과 문화적 생산‧소비는 일정한 피 

규정관계에 있고, 따라서 변화는 ‘앞’에서부터 도모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

나 이것은 아직 논리적으로 도출된 전제에 불과하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적 절차가 필요하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정치경제학에는 이러한 

절차를 진행시킬 방법적 도구가 없다.8) 몰리(Morley, 1996)가 커런의 비판에 

대한 반박으로, 그렇다면 “수용자연구는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가, 대안은 

무엇인가”라고 했던 반문에 대해 정치경제학은 답하지 못하는 것이다. 몰리가 

자신의 연구를 통계적 방법으로 재해석해 자신이 처음 주장한 것보다 소비가 

정치경제학의 주장(사회적 위치에 따라 구조화되어 있다)에 더 가깝게 이루어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주장에 기꺼이 동의하는 것(Kim, 2004; Morley, 2006)

도 정치경제학의 자장과는 무관한 자리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볼 때, 

8) 이를테면, 대중 속에 존재하는 인종주의, 성차별주의 등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는지와 

생산과 소비가 수미일관하게 돌아가는 과정을 관찰해서 보여줄 수 있을 방법적 도구

를 말한다(그래서 모스코는 정치경제학과 에쓰노그래피를 연결시킨 펜다커를 높이 

평가한다. Mosco, 1996/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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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연구의 발흥과 맑스주의 비판연구의 퇴조 사이에는 모두 나름의 학문적/

현실적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영국에서의 신수정주의가 나름의 현실적‧학문적 이유에 의해 뒷받침된 

것처럼 한국에서의 소비로의 전환 역시 현실의 보수화와 학문적 타협에 의해 

이루어졌다. 만약 생산과 소비, 거시와 미시, 구조와 행위를 결합시키는 ‘총체

적 연구’(Deacon, 2003)가 하나의 궁극적 지향점이라면, 생산에 대한 과도한 

주목에 의해 가려진 수용자를 복권시키는 것은 그 자체로 중요하고도 시급한 

일이다.9) 그러나 한국에서는 비판패러다임의 문제의식이 제대로 계승되지 

못한 상태에서 이러한 복권이 이루어짐으로써 생산‧거시‧구조와 대립된 소비

‧수용연구가 정착될 수밖에 없었다.10) 

뒤늦게 한국의 정치경제학에서도 수용자의 공백은 나름의 큰 문제로 포착

되었다(이남표‧김재영, 2006). 이들은 특히 지금의 커뮤니케이션이 개방화‧

민주화‧유비쿼터스화‧탈대중화되고 있다는 데 주목하고, “미디어가 수용자

와 맺는 관계”(206쪽)의 중요성을 상기시킨다. 그러나 이들에게 자유주의나 

문화연구가 내세우는 ‘시장’이나 ‘능동적 수용자’는 대안이 될 수 없고, 심지

어는 공영방송의 몫이 지나치게 커지는 것 역시 경계해야 할 일이다. 그러면서 

정치경제학의 일 분파의 주장인 수용자상품론도 비판적 검토의 대상으로 

삼는다. 지금의 문제는 ‘생산과 소비의 상호결정관계’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

가, 시장과 소비자의 괴리가 확대되는 현상을 어떻게 완화시킬 것인가, 고도

로 확대된 네트워크와 시민적 연대 사이를 어떻게 결합시킬 것인가인데, 지금

9) 첸(Chen, 1996)의 제안대로 지난 연구들에서 생산, 이데올로기, 지배 등으로 이루어진 

사고틀은 감정(즐거움, 향유), 소비, 담론, 표현, 욕망 등의 중요성을 인정하지 않았으

므로 필요한 전제는 “감정을 비이성적인 것으로 다루지 않는 만큼 이성 또한 (일정 

부분) 비합리화시키는”(p.315; 괄호는 인용자) 공평한 태도이다. 또 소비를 미시적인 

것으로 여기고, 거시와 미시 사이를 현실과 비현실로 치부하는 태도는 몰리의 지적대

로 행위와 구조 사이의 상호구성적 관계를 부인하는 것으로 생산적인 결론으로 이어

질 수 없다(Morley, 1996).

10) 이전 문제의식의 ‘보완’이 아닌 ‘대체’로 등장한 이 점이야말로, 문화연구가 자주 

비판의 도마 위에 오르는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주 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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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의 안으로는 이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이 이들의 대체적인 결론이다.11) 

최근의 현실이 시장화‧개인화되는 경향을 보이면서 과거 스타일의 공익‧

대중‧규제정책에 큰 변화가 오고 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인터넷

에서 볼 수 있듯이 자유화‧유비쿼터스화가 반드시 시민‧연대에 불리한 것만은 

아니며 민주주의와 시장이 맺는 양가적 관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시장이 

‘본질적’으로 불평등하다 해도 늘 같은 정도와 형태로 그런 것은 아니다. 조건

에 따라 시장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요는 이러한 시장의 지배력을 줄일 

수 있는 여러 기제― ‘공영방송’, ‘국가 규제’, ‘시민운동’, ‘대안언론’ 등― 

를 시장과 어떤 관계로 결합시킬 것인가에 있다고 생각된다. 이 과제는 정치경

제학에 고유한 것으로 연구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3. ‘무관심’과 ‘무능’: 생산(과정)/구조의 문제

문화‧미디어의 생산 주체(자본과 인력 등)나 산물(텍스트), 생산조건이나 

방식(테크놀로지, 분업 등) 등 이전까지 비판패러다임이 주력했던 부문은 주

로 정치경제학으로 터울지워진 생산 쪽이었다. 이의 이면에는 ‘문화회로’(the 

circuit of culture)12)가 생산에 의해 결정된다는, 달리 말해 소비‧수용이나 유통

이 생산(더 좁게는 자본)에 의해 좌우된다는 “강력하게 환원주의적이고 총체

적인”(Mosco, 1996/1998, p.190) 맑스주의의 ‘상품화’(commodification) 논리

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러나 바로 그 점 때문에 정치경제학은 산업‧정책구조

11)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들의 말처럼 ‘시민성’의 의미 명확화나 수용자의 상품화과정

에 대한 투명한 이해가 어떤 뚜렷한 해결책을 제공해줄 것 같지는 않다. 대안으로 

제기된 문화연구와의 접점 모색(221쪽) 역시 구체적이지 않아 막연하게 느껴진다.

12) 이 개념은 생산과 소비 사이의 연계를 강조한 맑스의 착상을 기초로 하여 생산을 

가운데 맨 위에 두고 소비, 규제, 텍스트, 주체(정체성) 등 다섯 개의 항목의 접합관계

를 도식화한 것으로, 이들 사이의 접합은 결정적인 것이 아닌 가변적이고 우연적인 

결과를 낳는다(Du Gay, 1997). 생산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정치경제학적 발상에 

비해 그 비중은 크게 줄어든 것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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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거시적 트렌드(소유‧통제구조의 변화, 국가‧자본의 유착, 공영방송의 향배 

등)에 치우쳐 이러한 추상화를 ‘상승’시키는 구체적인 연구를 발전시키지 

못했다. 정치경제학이 뉴스조직의 경제적 구조와 뉴스과정의 결과를 직결시

키면서도 정작 그 연관과정은 분석이 필요하지 않은 ‘블랙박스’로 만들었다는 

뉴스사회학자 셧슨(Schudson, 1989)의 지적은 이를 두고 한 것이다. 또 반대로, 

‘생산’과 ‘규제’ 같은 정치경제학의 전통적 주제에 주력해서 쓴 교본인 헤스몬

드할의 ‘문화산업론’(Hesmondhalgh, 2002)이 오히려 문화경제학이나 문화사

회학 같은 다른 부문의 연구에서 더 풍부한 작업개념 및 실증적 자료를 끌고 

들어오는 것도 같은 맥락의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물론 그렇다 해서 정치경제학적 접근의 의의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생산의 문제와 관련해서 나타난 최근의 지적 중 하나는 문화연구의 주요한 

통찰 가운데 하나인 ‘차이’를 비판한다. 즉 문화연구가 수용자의 능동성을 

보여주는 증거로 활용하는, 생산자의 의도를 ‘배반’하는 수용자의 다양한 

취향‧수용의 ‘기호학적 민주주의’는 차이를 활용하는 자본의 전략변화와 매

우 밀접한 연관을 가진다는 점이다(Gunster, 2004; Sayer, 2001). 이는, 시청자

들의 해석적 힘이 그 텍스트를 생산하는 중심적 미디어제도들의 담론적 권력

과 결코 동등하지 않다고 누누이 주장한 ‘온건파’ 문화연구자 몰리(Morley, 

1996; 1998)의 주장을 새삼 상기시킨다. 만약 이러하다면 수용자의 능력은 

여전히 자본의 자장 내에 머무는 셈이며 수용자에 대한 해석이나 수용자를 

위한 전략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는 것이다. 이 점에서 정치경제학의 ‘상품

화’ 논리는 여전한 의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13) 

한편 소비의 중요성을 부각시킨 문화연구 진영에서도 생산과정에 대해 

나름의 주의와 노력을 기울였다(Caldwell, 2006; Du Gay ed., 1997). 이들 

문헌에 거론된 연구들을 모두 문화연구로 부를 수 있는지는 다시 따져보아야 

13) 물론 이에 대한 여러 비판 역시 아직은 유효하다. 즉 상품화는 너무 추상성이 높아 

‘국면’에 대한 분석으로는 그저 ‘전경’(foreground) 정도가 될 수 있을 뿐 분석의 구체

적 수단이 되기 어렵고(Grossberg, 2006), 그것이 상품이든 다른 무엇이든 그것이 

가져오는 감정의 변화(감동, 즐거움 등), 즉 미학적 실체는 여전히 말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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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문제이지만, 또 기존의 정치경제학과의 연속과 단절의 성격도 중요한 분석

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이런 연구들이 (적어도 문화연구의 테두리 

내에서) 이론적으로 큰 결실을 거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지난 문화연구

를 개관하는 자리에서 어떤 누구도 생산연구를 언급하면서 문화연구의 성과

를 언급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논의의 무대를 한국으로 옮기면, 한국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고 할 수 있다. 정치경제학이든, 문화연구든 비판패러다임 어디에서도 이 

분야의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생산을 강조하는 정치경제학

이지만, 신문산업에서 나타나는 강고한 소유주헤게모니에서 잘 볼 수 있듯이 

‘자명한’ 현실이 이론을 압도하고, 서구 이론에서 이어받은 일부 도식의 답습

이 현장보고 수준에 머무르면서 답답함을 더해주고 있다. 예를 들어 ‘매체산

업의 집중구조’, ‘외국자본의 한국지배’ 같은 것이 그러한데(김승수, 2005). 

매체산업의 집중이 문제가 되는 것은 ‘여론시장의 지배’ 때문이므로 집중구조

는 집중 자체보다는 ‘지배’로 나타날 수 있는 계기를 찾는 것이 더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런 중요한 고리는 밝혀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삼성의 

매체시장 비중(특히 한겨레나 KBS 등에 대한)은 매우 크지만, 삼성이 사적 

기업이면서도 그 운신이 초미의 국민적 압력 속에 노출되어 있는 이중성을 

지닌다는 점에서 그 비중은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갖지 못할 수도 있

다.14) 또 외국자본이 케이블TV 채널 등에 투자하면 무조건 그것이 ‘지배’나 

‘통제’로 간주되어야 하는 건지 같은 반문 역시 같은 맥락이다. 이러한 판단은 

결국 우리와 외부(주로 초국적기업)가 어떤 관련을 맺어야 하고 맺을 수 있는

지에 대한 모델 개발이 전제되지 않으면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생산) 구조부분에서는 그나마 한동섭(2002)의 연구가 최근 나타나고 있는 

글로벌 독점의 형태 변화를 잘 추적하고 있다. 이 연구는 경쟁자/협조자, 국내/

국외, 사업자 영역(매체) 등을 가리지 않고 전 방위적으로 형성되고 있는 ‘네트

워크형’을 새로운 독점의 유형으로 들면서 이의 효과로 국제시장에 대한 진입

14) 이를테면 KBS의 광고에 삼성이 10%의 비중을 가진다고 해서 삼성에 대한 비판을 

KBS가 하지 못할 것이라고는 결코 말할 수 없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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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벽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이해를 

더욱 쉽게 도모할 수 있는, 독점의 계기나 형성과정에 대한 역사적 추이 등은 

빠져 있어 아쉬움을 주고 있다. 또 네트워크형이 외견상으로는 분명하게 기존 

주자들의 연계를 강화시키는 듯 보이지만 실제 진입장벽에는 큰 변화가 없을 

수도 있는 가능성을 경시하고 있다. 왜냐하면 네트워크형이 생겨나는 가장 

큰 이유가 기존 시장에 대한 새로운 미디어들의 파급력을 차단‧포섭하고 

기존 소프트웨어의 부가가치를 극대화시키는 데 있으므로 네트워크의 말단에

서는 신규 주자들의 배제력 못지않게 포섭력도 작동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런 정치경제학에 필요한 것은 기존의 이론이나 접근방식에 대한 발본적 

성찰과 논리적 추상을 구체화시키는(이른바 ‘구체로의 상승’) 사례연구이

다.15) 그러나 지금까지의 정치경제학에는 이러한 성찰이나 방법적 전환의 

주장이 없거나 매우 약하다. 그리고 이는 비단 한국에서만의 문제는 아니다. 

일례를 들면, 영국의 대표적인 정치경제학자 머독과 골딩(Murdock & Golding, 

2005)은 앞서 언급한 셧슨의 지적에 대해 이것이 오해라고 하면서 생산과정에 

대한 정치경제학의 그간의 성과가 대단한 듯이 예시한다. 그러나 이 예시는 

사실 그간의 주장이 가진 중요도를 전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양질에서 모두 

현저하게 부족한 것이다(그들이 인용한 것은 두 개에 불과하다). 또 이남표와 

김재영(2006)이 든 기존 연구들도 보기에 따라서는 국가(정책), 자본, 시장의 

도식적 결합성만을 부각시킨 것일 수도 있다(그나마도 대부분 1990년대 이전 

연구에 한정되어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단적으로 말해 정치경제학이 주장만 

앞세우는 도식성이나 단순성을 반성‧극복하고, 논리나 방법의 구체화와 유연

화, 다변화를 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이다. 이 점과 관련해 고무적인 

것은, 최근 들어 기존의 이론적 경직을 극복할 수 있는 틀이 적극적으로 모색

되고 있다는 점이다(김승수, 2007; Hesmondhalgh, 2002; Tunstall, 2008).

15) 구체로의 상승은 일정한 개념적 도식으로서의 추상이 얼마나 적절한가의 여부(또는 

평면적인가, 복합적인가 여부)를 판가름해주므로 연구의 현실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밟아야 하는 절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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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문화연구로 무대를 옮겨놓아도 대종은 변함이 없다(그러나 문화연구

는 상대적으로 생산을 강조하지 않았으므로 그 책임의 정도는 크지 않다). 

즉 대체로 이 분야에서 문화연구로 스스로를 칭하는 연구(자) 중에서 생산, 

즉 생산과정이나 조직, 생산인력, 테크놀로지나 작업방식 등에 대한 것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16) 아마도 이 글에서 나중에 논의될 ‘PD저널리즘’에 

대한 연구와 다큐멘터리‧코미디(이오현, 2005; 2007), 뮤직비디오(양정혜, 

2004), 매거진프로그램(연정모‧김영찬, 2008) 등이 거의 전부이고, 범위를 

더 넓히면 출입처에서의 기자와 취재원의 사적 친분을 탐구한 박동숙 등의 

연구(박동숙‧조연하‧홍주현, 2001)도 포함될 수 있다.17) 이중에서 이오현의 

연구들은 민속지학적 접근으로 인물현대사(KBS), 개그콘서트(KBS)의 생산과

정을 밝혀준 흔치 않은 것인데, 아쉬운 것은 이 연구가 각각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생산 환경에 대한 이해’에 대해 많은 정보를 주었음에 비해 내용분

석과 병행되지 않아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것이 (내용에)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입체적 이해를 마련하지 못했다는 점에 있다. 또 프로그램에 작용하는 다양한 

요인들이 변별되지 않아 각 요인들이 마찰을 일으키거나 서로 간에 편입‧협상

되는 과정들이 관찰되지 않았고, 인터뷰 등을 통한 현장의 직접적 목소리가 

상호체크 없이 다소 무반성적으로 반영되어18) 특히 인물현대사의 경우에는 

마치 일선 PD ‘개인’의 능력이나 태도가 가장 큰 결정요인인 것처럼 비쳐지기

16) 원용진이 2000년에 개관한 연구에서도 이 분야에 관련된 연구는 작가를 연구한 김훈

순‧박동숙(1999) 정도의 몇몇 연구밖에 없다. 원용진은 2005년도의 고찰에서는 “① 

문화생산의 조건, ② 문화생산 관계, ③ 문화생산 수단, ④ 문화생산력 등에 다양한 

논의들이 문화연구 안에서 펼쳐지고 있다”고 했는데 지시대상이 불분명해 실체를 

찾을 수가 없다(물론 이는 ‘생산’에 대한 필자와 원용진의 개념 차이일 수도 있다). 

17) 사실 이러한 연구들을 모두 비판패러다임 범주에 넣을 수 있는지는 ‘민속지학’(또는 

민속학?; 용어도 아직 명확히 통일되어 있지 않다)과 ‘참여 관찰’ 사이의 거리만큼 

미묘한 문제이다. 이 점에서 민속지학의 방법적 의의는 여러 면에서 재검토할 여지가 

많다(수용자 연구를 중심으로 한 것이지만, 나미수, 2005 참조).

18) 특히 캘드웰(Caldwell, 2006)은 이 점이 비판적 문제의식을 실종시키고 제작진의 입장

을 대변해주는 잘못된 연구로 귀결될 수 있는, 이런 연구방식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부분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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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한다.

이러한 생산/구조연구의 부진은 비판적 정책연구 전체로 파급되어 뉴미디

어‧정책연구가 쏟아져 나오는 가운데서도 비판패러다임의 정책 개입 정도는 

크지 않다. 물론 ‘슬로건’은 많다. 이를테면, 문화연구자인 전규찬(2007)은 

“현재의 미디어/기술을 자기 대화 또는 자신과 동일한 규칙을 공유하는 사람

과의 대화로서의 (권력의) 선전의지로부터 탈구시켜 교통 공간적 사회성 회복

을 기획하는 다중의 언론의지와 절합시키는 능동적인 전유의 운동학”(308쪽)

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실제 이러한 미디어구조나 이를 가능케 하는 

구체적인 전략이 무엇인지는 전혀 말하고 있지 못하다. 그가 말하는 미디어/

기술의 ‘바깥이 아닌 안’, ‘인‧민의 공유화’, ‘지향과 지양의 이중 전략’ 등의 

주장으로 미루어 기존 구조의 내부에서부터 일정한 변화의 계기를 발견하자

는 취지 정도만 이해가 될 뿐, 여러 관점에서 본 동어 반복적 수사나 현란한 

개념어들을 걷어내고 나면 당위만 남는다.

또 문화연구의 전체적인 문화정책 노선 또한 많은 논의의 여지를 낳고 

있다. 이는 이상길(2004)이 원용진(1997)에게 제기한 것을 강명구(2004b)가 

계급문화적 관점에서 다시 재제안한 다음에서 잘 드러난다. 이상길(2004)은, 

일상적 문화교육에서의 나쁜 것과 좋은 것의 ‘구분’을 문화연구가 주장하는 

대중의 취향이나 수용에서의 ‘차이’와 어떻게 변별해서 볼 수 있을지의 문제

를 제기한다. 이에 대해 원용진은 나쁜 것과 좋은 것을 선별하고 ‘좋은 것’ 

외에는 다른 대안을 인정하지 않는 권력의 지배성을 지적하면서 문화적 ‘차이

의 정치’의 정당성을 말했지만, 강명구는 “‘길거리… 아이들’의 삶의 조건과 

이들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간파와 저항, 타협과 순종의 

과정)를 드러내고”(184쪽), 이들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느냐의 

문제 곧 계급적 ‘불평등의 정치’로 이를 인식한다. 차이의 정치가 학교(계급적 

재생산이 이루어지는)에서는 가르치지 않는 랩(나름대로의 문화적 실천)을 

하는 아이들의 저항을 중시한다면, 이상길이 말한 좋고/나쁨에는 학교가 가지

는 근대적 가치에 대한 나름의 옹호와 ‘좋은 것’에 대한 불가피한 선별의 

필요성이,19) 그리고 강명구의 주장에는 학교교육과 거리 음악을 두고 주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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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의 유무가 초점이 된다. 그리고 사실 이상길의 이론

적 ‘해결책’은 이러한 저항/가치/권리를 아우를 수 있는 새로운 인식틀이다.20) 

지금의 문화연구는 이론적‧정책적 한계가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같이 언급될 필요가 있는 것은 문화연구의 생성의 욕망을 

여기서의 생산과 연결시킬 필요성이다. 원용진(2005)이 한국 문화연구 발전

과정을 추적한 것에 따르면, 한국 문화연구는 자연스러운 문제의식의 심화로 

이데올로기에서 권력, 그리고 욕망으로 변화한다.21) 국가/자본에 치우친 초기

의 지배이데올로기연구가 미시적인 일상‧지식의 권력으로 확대되었고, 이것

의 비판성 또는 부정성이 반작용을 불러와 적극적 의미를 지닌 탈주의 욕망론

으로 발전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욕망론의 시기에 이르러 문화연구는 한층 

더 복잡하고 불투명한 모습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이데올로기, 권력, 그리

고 욕망을 절합하여 한 이론으로 엮는 것을 과감하게 시도했기 때문이며, 

이는 서구의 것과는 다른 한국 문화연구의 특징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 

사례로서 든 연구들은 이러한 욕망을 구체적인 생산조건(단순한 프로그램 

재현 외에 생산인력, 과정, 제도 등)과 연결시킨 것이 거의 없다. 이 점은 

19) 물론 랩을 학교에서 가르칠 수 있다면 좋고/나쁨이 대중장르에도 적용될 수 있고(그

러니까 랩 일반이 모두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랩’과 ‘나쁜 랩’이 있는), 이처럼 

대중문화의 의의가 공식적으로도 인정된다면 양자는 화해의 길을 걸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때에는 그 랩이 과연 랩으로서의 가치를 지닐 수 있을지의 의문이 

남을 것이다.

20) 범위를 넓혀 보면, 차이는 취향이나 즐거움 등과 관련된 수평적 차원의 문제 인식으

로(랩의 미학적 가치를 인정해 학교교육에 준할 수 있는 나름의 문화적 장르로 간주

하는 것 같은), 불평등은 지배/저항과 관련된 수직적 차원의 문제로 볼 수 있고, 매우 

분명하게도 양자는 공존하고 있고 문제 해결 역시도 양자적 인식이 공유될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 점과 관련해 전규찬(2004)은 양/질을 다수자/소수자로 풀어보자는 제안

을 한 적이 있는데, 그러나 이에는 정작 우리가 ‘질’을 떠올릴 때 생각나는, 다수자/소

수자 문제를 횡단하면서도 이와 상대적으로만 관련이 있는 미학적 차원(‘왜 우리는 

감동하는가’에 대한 대답)이 배제되어 있다.

21) 그런데 그가 사례로 든 연구들이 시기적으로 문제의식이 변화되는 과정과 일치하지 

않음은 더 정치한 다음의 논의를 위해서도 꼭 지적될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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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도 생산과 관련된 부분에서 문화연구가 보여주는 것은 아직은 무관심이

라 해도 과언이 아닌 점을 반증한다. 

이러한 무능과 무관심은 정치경제학의 결정 테제만큼은 아니라 해도 텍스

트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미디어제도의 담론 권력이 온전하게 배어 있는 

생산‧정책부문을 경시하게 되는 큰 오류를 낳을 수 있다. 사실 신수정주의 

이후 소비 강조의 논리는 생산과 소비, 구조와 행위 사이의 상호구성적 관계를 

넘어 ‘소비결정론’으로 치닫고 있지만, 이의 문제제기가 전혀 근거 없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기존 비판연구의 사고틀은 분명하게 대안을 기다리고 있다. 

이 점과 관련해 모스코(Mosco, 1996/1998)가 기든스의 구조화이론을 받아들

이고 방법론의 다양화를 꾀하는 것은 나름의 중요한 전환이 될 수 있다. 이는 

나중에 다시 살펴볼 근대주의/탈근대주의의 결(경)합 문제와도 밀접한 연관을 

가진다.

4. 현실에 대한 개입: 국면주의의 침체/시도

문화연구의 가장 강력한 옹호자 중의 하나인 그로스버그(Grossberg, 2006)

에 따르면, 문화연구는 맑스주의 또는 더 크게 근대주의의 보편주의나 본질주

의, 환원주의를 비판하면서, 국면주의(conjuncturalism), 접합(articulation) 등을 

그 대안으로 제시한다. 여기서의 국면(주의)은, “다양한 실천(또는 관행들)과 

투쟁 및 협상의 과정을 통해 끊임없이 잠정적 균형 또는 구조적 안정을 추구하

는, 여러 축과 면, 규모에 따라 갈라지고 갈등하는 사회구성체(를 주목하는 

것)”(p.4; 괄호는 인용자)으로 정의된다. 이것이 탈근대적인 이유는 이 사회구

성체가 주축이 없고, 특수‧잠정적이며, 우연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이 점은 

국면을 형성하는 접합 개념에서 더 잘 드러나는데, 그것은 “어떤 조건하에서 

이데올로기적 요소들이 어떻게 하나의 담론 내로 서로 통합되느냐에 대한 

이해의 방식, 그리고 그들이 어떤 특정한 국면에서 어떤 정치적 주체로 접합되

거나 되지 않느냐에 대한 물음의 방식”(Hall, 1996, pp.141∼142)으로 정의된



한국의 비판언론학에 대한 비판적 성찰  23

다. 다소 좁혀 말하면, 접합은 다양하고 이질적인 요인들이 특정 시점(앞서의 

‘국면’)에서 하나의 구성체로 결합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이전에는 

별로 관계없었던 보수주의와 신자유주의 시장이론이 어떻게 결합되어 신보수

주의로 ‘상식화’되는가 같은 것이다. 문화적인 차원에서는 어떻게 록 음악과 

사회적 저항이 결합해서 저항의 감정선을 만들어내는가 같은 것을 들 수 

있다.22)

문화연구자들에게 이러한 국면주의는 대처주의를 예고했다고 평가받는 

󰡔위기관리(Policing the Crisis)󰡕(Hall et al, 1977)가 맑스의 보나파르티즘, 그람시

의 시저리즘에 준하는 ‘권위주의적 민중주의’(authoritarian populism)를 제기

한 하나의 ‘정전’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국면주의적 분석은 이것에 그칠 

뿐, 성과가 이어지지 못한다. 한국의 문화연구자들도 앞서의 󰡔위기관리󰡕 같은 

새로운 체제의 등장과 관련된 국면주의분석은 시도하지 못했다(유선영, 

2004). 노무현 정부하에서 벌어진 ‘언론전쟁’을 한국 언론의 구조변동과 연관

시킨 강명구의 분석(2004a)은 국면주의를 표방한 것은 아니지만 문제의식에

서는 이에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23)

이 글에서 강명구는 김대중 정부의 언론개혁 선언 이후 벌어진 언론 사이의 

22) 필자가 보기에 이 국면주의는 맥레넌(McLennan, 2006)이 주장하는 대로, 그 어떤 

요인에도 미리 주어진 ‘특권’이 없이, 다양한 사건들과 요인들(세력, 집단, 이념, 적대

관계 등)을 배열해놓고 그 사이의 선후, 인과와 경중을 따져 ‘그럴듯한 기술’을 도모

하는 일종의 탄력적 ‘종합’(colligations) 같은 것이다. 따라서 그로스버그의 해명대로 

이는 흔히 알려진 것과 반대로 경제나 생산, 구조의 폄하도 아니고 이데올로기주의도 

아니다. 다만 정치경제학이 하는 방식(생산/경제결정론)으로 생산이나 경제를 취급

하지 않는 것뿐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문화연구 내의 경제연구가 풍부한 결실

로 이어진 것은 아니므로 정치경제학의 비판이 전혀 근거가 없지도 않다. 문화연구의 

대종은 여전히 텍스트/수용자라는 정형화되었지만 체계화된 틀에 만족해 있는 것이다.

23) 이 점과 관련해 다른 글에서의 강명구(2004b)가 했던 저널리즘 등으로 문화연구의 

외연 확대 필요성은 국면주의로 미루어 일리 있는 지적이지만, 그렇게 될 경우 ‘문화’

연구로서의 정체성이 흐려지는 약점이 있다. 물론 한때 버밍햄이 그랬던 것처럼 문화

연구가 반(주류)사회학의 기치를 유지한다면 이 점은 매우 필요하지만 최근의 영역화

‧구획화 경향은 이를 강력히 제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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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을 ‘언론전쟁’으로 규정하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한국 저널리즘의 위기를 

사회구성, 언론산업, 조직 및 (기자)집단의 정체성, 뉴스 담론의 층위 등 네 

가지 층위로 나누어 검토한다(이 글에서는 마지막 층위는 제외). 시장 우위의 

이데올로기, 약탈적‧기업포획적 시장화, 신뢰와 연대감이 사라진 조직문화 

등 한국 저널리즘은 제도-구조-조직-사람 등 모든 층위에서 위기에 처해 있다. 

개혁은 ‘당사자들의 자발적 의지와 성찰’이 필수적인데, 내부에서 동력이 

만들어지지 않으니 외부에서 시도하는 언론개혁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아마도 이 글만큼 다차원적으로 위기를 잘 분석하고 있는 연구도 흔치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 글은 의외로 많은 논쟁거리를 제공한다. 먼저 이 

글은 보수와 진보의 차이를 중시하면서 여당과 야당의 차이는 정파적인 것으

로 폄하한다. 그러나 이 글에서도 시장의 성격을 나눈 대로 시장과 반시장의 

차이야 두말할 것 없지만, (여‧야에 대응시킬 수 있는) ‘약탈적‧기업포획적 

시장’과 ‘규제된 시장’과의 차이도 특히 민주주의의 연륜이 짧은 한국사회에

서는 매우 중요하다. 상업주의를 들어 조선일보/한겨레, 중앙일보/MBC의 차

이가 없다는 대목에서는 탈정치화와 정파화를 같은 차원에서 평가할 수 있는

지의 의문을 낳는다. 

다른 한편으로 안티조선운동은 조선일보가 지배헤게모니의 보루를 담당하

고 있으면서 수시로 ‘색깔’ 공격의 전선에 나선다는 점에서 우선적으로 비판

과 공격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벌어진 운동인데, “…헤게모니가 존재하기 때문

에 그러한 행태를 보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일보 한 신문의 편향적 

보도행태로만 바라보았기 때문에”(333쪽) 그 운동이 실패했다는 주장은 조금 

더 부연설명이 필요한 대목이 아닐까 한다.24) 신문의 사유화를 제한하기 위해 

24) 이 글은 아마도 ‘조선일보를 너무 섣불리 건드렸다’는 것으로 판단한 듯 보이는데 

조선일보는 ‘사상 검증’의 형태로 자신이 직접 나서 공격의 선봉에 섰기 때문에 상대

편은 침묵이 아니면 같은 방식의 반박이 불가피했다. 물론 이는 조선일보 측의 전략

일 수도 있다. 안티조선운동은 지금에 이르러 다시 곱씹어봐야 할 여러 측면을 갖고 

있지만, ‘신문’을 상대로 한 운동의 어려움을 새삼 느끼게 만드는 사례가 아닌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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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을 제한하자는 주장은 적은 지분만 가지고도 충분히 기업지배가 가능한 

현실이 엄연함에도 꾸준하게 제기되는 것인데, 단순히 한 기관이나 단체의 

잘못된 노선만으로는 치부하기 어려운, 강력한 소유주헤게모니가 작동하는 

한국 신문의 특수한 현실도 같이 보아야 하지 않을까 한다. 

국면주의와 관련해 여기에서 거론될 수 있는 또 하나의 사례 하나는 2004

년 벌어진 탄핵보도 논쟁이다(원용진 외, 2008; 이민웅 외, 2006). 이 논쟁은 

크게 보아 저널리즘의 규범, 더 좁게는 공영방송의 규범의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큰 시각 차이에서 비롯된다. 탄핵방송을 비판하는 한 쪽은 

규범의 훼손을, 옹호하는 다른 한 쪽은 규범의 상대성을 들어 서로를 반박한

다. 비판패러다임의 입장에서는 규범의 정당성을 믿고 이를 ‘기계적으로’ 

적용하고자 하는 전자보다는 “역사성 안에서 보도를 행할 수밖에 없는 저널리

즘의 숙명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기술적인 면만을 강조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원용진 외, 2008, 89쪽)고 하면서 이른바 정상저널리즘의 해체까지 

나아가는 후자의 주장이 검토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

이 책은 먼저 뉴스 공정성을 구성하는 기존의 세 가지 하위범주, 즉 사실성, 

윤리성, 이데올로기의 위계화를 시도한다. 오랜 권위주의를 거쳐 지금도 다원

주의사회로 볼 수 없는 한국사회의 특성을 고려하면 이 세 가지 범주는 동등하

지 않고, 이데올로기 검증이 저널리즘의 공정성을 평가하는 주된 축이 되고 

사실성과 윤리성은 부차적인 지위를 차지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당시의 보도는 “저널리즘 장의 지배자가 되길 욕망하는” 방송이 기존

의 패자인 신문에 대항해 방송 내부의 아비투스를 교체하면서 한국사회에 

적절한 역사성에 입각해 “스스로 적극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한 결과”(209쪽)

라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는 생각해봐야 할 거리가 적지 않다. 우선 이 글의 

입장대로 공정성을 ‘약자의 편에 선 대항이데올로기’로 본다 해도 당시 정부

권력을 과연 약자로 간주할 수 있느냐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고, ‘주된 축’(또

는 이데올로기가 공정성의 하부요소가 아니라 공정성을 작동시키는 공정성의 

조건”이라는 주장)이라는 표현이 다른 부차적 지위(사실성과 윤리성)를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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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도 된다는 것인지도 분명치 않다. 또 역사성의 문제에서도 “과연 누구의 

관점에서 바라본 역사성이여야 하느냐”라는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는 정작 

별 대답이 없다.

이 책이 파악한 탄핵보도의 성격은 규범의 침해 여부에 매몰된 비판 측의 

진단에 비해 방송 내부의 관점에서 ‘왜’와 ‘어떻게’를 풍부하게 설명해주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그것의 정당성을 따져볼 수 있는 기준, 달리 말해 그것이 

해체해놓은 규범의 재정립―공정성이 조건인 규범은 어떻게 정립될 수 있는

가, 이는 기존 규범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러한 규범은 불/필요한가, 규범의 

기계적 적용과 탄력적 적용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방송의 아비투스 변화와 

공영방송의 이념과의 관계는 어떠해야 하는가, 이 규범은 신문과 방송에 차이

가 있는가 등―가능성에 대해서는 대답을 찾기 쉽지 않다.25) 언론의 객관성 

이념이 가지는 약점이 충분하다 하더라도 그 이념이 가지는 ‘조절 원리’로서

의 장점들을 무시할 수 없다(Lichtenberg, 1996)고 볼 때 이러한 공백은 빨리 

채워져야 하는 부분이다.

5. 끝없는 정체성 확인/양적 답보: 저항성의 문제

많은 문화연구자들에게 제도화‧정전화된 지금의 문제의식이나 연구 소재, 

글쓰기 방식 등이 문화연구의 ‘정신’에 비추어 문제가 있다는 인식은 우리만

의 것은 아니다. 그로스버그가 미국 문화연구를 비판했던 가장 큰 이유 역시 

문화연구가 대학 내, 특정 학과 내로 제도화‧영역화되면서 일종의 방법론 

25) 이를테면 이 글은 담론의 공정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기본권으로 확대하자는 이준웅(2005)의 주장을 다원주의적이라고 비판하며 이를 거

부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이를 인정할 경우 이 글이 주장하는 역사성이 담론의 

공정성 기준에서도 편파성이 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헤게모니개념에서 힘이나 경제력 못지않게 강조하는 것은 일종의 보편을 (적어도)

‘가장’할 수 있는 정당성인데 공정성보다 역사성이 더 ‘지도력’/‘합의’를 도모할 수 

있을지는 다시 생각해봐야 하는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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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논문구성 방식 등에서 정형화된 틀이 나타나고 이 점이 문화연구의 

본령을 사실상 해치고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Grossberg, 2006). 그런데 우리

의 경우에는 문화연구가 문화‧연구의 주류로 확대되는 과정에서 정체성이 

오히려 분명해지면서 나타난,26) 그러니까 일종의 ‘성공의 위기’로 나타나는 

경향이 지적된다.27) 문화연구의 양이 늘어나면서 오히려 다양한 비판이 쏟아

지고 있기 때문이다(윤선희, 2003; 이상길, 2004; 유선영, 2004; Kang, 2004). 

주류 이론처럼 이론→가설→관찰→경험적 일반화→ (다시) 이론의 단

계로 이어지는 가설연역적(또는 법칙연역적, 포괄법칙적) 방법을 ‘표준’으로 

제시하지는 않는다 해도 이와 유사한(물론 단계가 이처럼 많거나 경직되어 

있지는 않지만) 절차가 고착될 수 있는 조짐은 여러 곳에 보인다. 만약 이러한 

절차가 현상을 선별하고, 절차 자체의 비중이 단순한 글쓰기의 틀 이상을 

넘어 ‘성화’(sacralization)(김웅진, 2001)될 가능성을 보인다면 이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 점은 서구이론이 주로 포착하고 있는 현상과 유사한 현상이 

연구대상으로 포착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배제되면서 한국사회의 보다 

다양한 요인들 사이의 상호작용에 대한 탐구는 지연된다는 점에서도 잘 나타

난다(이기홍, 2006). 전자의 경우 대개는 앞서 제시된 ‘이론적 배경’이 현상에 

대한 분석을 모두 포괄해버려 분석의 결과는 사실상 동어반복에 그치게 되며, 

결국 남는 것은 서구 이론이 될 뿐이다.28)

26) 이 과정에서 나타난 것은 임영호(1998)가 지적한 다음과 같은 영역주의이다. “영역화 

운동은 구성원에게 정서적 일체감과 귀속감을 주는 상징 역할을 했고 내부의 재편성, 

내부적 자아비판보다는 영토 확장, 체계화, 계보화에 치중하는 역할을 조성했다”(9∼

10쪽). 

27) 이 점과 관련해 문화연구는 ‘문화에 관한 연구’를 모아놓은 것이 아니라 ‘좌파 지식인

의 문화정치학의 기획’ 또는 ‘(신)좌파적 사상과 정치적 흐름 속에서 형성된 바로 

그 문화연구’로 한정하길 바라는 이영주(2006)의 제안은 이러한 확대‧영역화/비판의 

상반된 분위기를 잘 반영하는 매우 시의적절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더해 상투와 도식에 빠지는 민속지학 연구에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는, 그 자체가 

핍진한 연구인 이기형‧임도경(2007)의 연구 역시 그러하다. 물론 이들 또한 성공에서 

오는 위기의 한 징후이다.

28) 이는 다음의 그림으로 도식화시킬 수 있다. <그림 1>은 이론이 현상을 완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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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연구와 관련해 제기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저항선은 바로 이러한 행태를 

비판하는 문화연구, 곧 탈식민주의가 가진 서구중심성에 대한 양가적 저항이

다. 이를 다소 아이러니컬하게 보여주는 사례는 유선영(1998)이다. 유선영은 

한국의 문화연구가 서구 보편주의의 함정에 빠져 우리의 독특한 근대성에 

천착하지 못함을 비판하지만, 정작 자신은 탈근대주의의 영향을 받은 탈식민

주의에 이끌려 과거로 회귀한다. 이 사례는 우리가 서구 이론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가를 밝혀 보여준다고 생각되는데, 첸(Chen, 1998)이 

맑스를 처리하듯 탈식민주의(더 크게는 탈근대주의)를 기존의 서구적 보편에 

대한 ‘외부’ 또는 ‘전복’으로 보고 이에 대한 의존은 서구중심적인 것이 아닌 

것으로 보는 방식이 있다. 그러나 조희연(2006)은 여기에서도 크게 두 가지 

형태의 서구중심성이 나타난다고 본다. 하나는 그것이 지식인의 특권적 담론

이 됨으로써 역시 ‘하위주체들(우리들!)의 침묵’을 낳을 수 있다는 점이며, 

다른 하나는 이들이 서구적 담론에 대한 기존의 저항담론조차 해체해버림으

로써 해체론적 논의를 통한 식민주의의 현대적 재생산을 낳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고 이를 본질론적으로 판단해 외국의 이론을 무조건 배척한다거나 

우리의 역사적 사례만을 무작정 연구해야 할 필요는 물론 없다. 김경만(2007)

포섭한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본문에서의 언급처럼 분석의 결과로 이론만 남게 

된다. 이때의 현상이란 이론의 단순 투영태일 뿐이다(곧 T →P). <그림 2>는 이론이 

현상에 대해 일종의 장식처럼 붙어 있는 경우이다. 여기에서는 아무리 연구가 축적되

어도 개념화나 이론화가 되지 않고, 현상에 대한 기술만 남는다. <그림 3>은 처음 

출발할 때의 이론(T1)이 현상(P=P1+P2)을 만나 P2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일정하게 

재맥락화되어 다시 이론 T2로 거듭나는 과정이다(따라서 P2를 적극적으로 찾고 문

제를 제기해야 한다).

      <그림 1>                <그림 2>               <그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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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주장대로 설사 우리의 형벌제도를 연구한다 해도 이것에 접근할 수 있는, 

즉 이것을 개념화‧이론화하고 분석할 수 있는 틀이 없을 경우에는 주 28, 

<그림 2>의 우를 범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조순경의 다음과 

같은 지적은 서구의 이론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오히려 더 ‘적극적’이어야 

할 것을 주문한다.29) “우리는 전보다 더 서구의 이론을 필요로 한다. 오히려 

사안에 따라 서구 이론은 우리의 현실을 드러내고 분석하는 데 그 어느 이론보

다 적절한 도구와 틀이 될 수 있다”(조순경, 2000, 185쪽).

한편, 전규찬(2005)이 문화연구에 대한 메타비판이 낳은 여러 다양한 주문

들에 대해 그것이 기껏 맑스적‧근대주의적 사고의 복원(이를테면, 계급적 

범주의 복원, 비판적 정치경제학과의 접합, 정책에 대한 개입을 요구하는 

문화운동의 전개, 역사적 연구의 필요성 등)에 그치는 데 반발해 다양한 관계

의 피권력자로 정의되는 소수자성, 곧 실천성을 새삼 환기시키는 것은 매우 

‘영국적’이라 할 수 있고, 그 발상지에 문화연구의 일정한 본질이 있다고 

한다면 자신의 정체성에 어울리는 제안이라 할 수 있다. 

그의 소수자 문화운동론은 기왕의 문화운동과 비교해 표현주체(사실상 객

체) 및 표현범위, 해석양식 등에서 다양화되는 큰 성과를 얻고 있는 데 비해 

실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자’는 따위의 장식적 슬로건 이상으로 운동의 

성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기 위해서는 몇 가지 문제가 해결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선 소수자 범위의 문제이다. 그의 소수자는 사실상 비(피)권력자 

전반을 아우르는 말로, 외연이 너무 넓어 ‘사회적 배치’를 하기 어려운 난점이 

있다. 즉 만약 이 소수자들을 위한 표현매개나 공간이 부족한 경우가 발생하면 

이들 사이에 불가피하게 선별의 필요성이 대두되는데, 이 글이 주장하는 ‘소

수성들의 차이 나는 이해관계들의 고른 고려’로는 이를 해결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방송의 특정 시간대를 두고 노인/소녀 두 소수자집단이 자신의 표현을 

29) 그러나 유럽중심주의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해 ‘우리’의 문제의식에 대한 찬양, 외국 

것의 재맥락화의 필요성으로 끝나는 이러한 문제제기조차 ‘상투적인 것’이 되는 것

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여러 군데에서 나오는 논의구조가 유사한 반면 

결실은 의외로 미약하다(아시아에서의 상황에 대해서는 Alatas, 200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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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할 경우 같은 때를 말하는데(물론 자원이 제한되어 있지 않다면 말할 필요

가 없다. 그러니까 인터넷에서는 전혀 이런 문제가 없다), 이럴 때 가장 효율적

인 결정방식은 당사자 외의 다른 소수자의 지지가 어느 쪽에 더 많으냐를 

따져보는 ‘다수결’이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은 소수자에 대한 배려가 아닌 

다시 다수자방송으로 돌아가고 마는 모순을 발생시킨다. 따라서 소수자의 

개념 설정에는 단순한 차이와 복수주의30)를 넘어 연대와 사회적 편성에 기초

한 ‘적대’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이러한 사고는 Karppinen, 2007).

이러한 소수자 중심 모델은 결국 ‘다수자=전체’가 아닌 ‘소수자+소수자=

전체’로 만들자는 것인데, 이럴 경우에도 전체에서 ‘공’(public)은 배제될 수 

있어 이를 판단할 수 있는 ‘고른 배려’ 외의 기제가 여전히 필요하다. 또 

만약 일부 자유주의자들(Young, 2001)의 주장대로 소수자들의 주장 및 표현

이 ‘공약불가능하다’면 이들 소수자들은 스스로에게 말하고 듣는 현상이 오히

려 더 많이 발생할 텐데, 이는 오히려 소통을 방해하고 ‘게토화’를 더 많이 

진행시킬 뿐이라는 문제를 발생시킨다. 소수자 사이의 대화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사실 소수자와 다수자 사이의 대화이다. 이러한 자기표현을 위한 소수자

들의 노력을 프레이저는 ‘서발턴 대항공중들’(subaltern counter-publics)이라

고 부르는데, 그녀의 주장에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공중들의 장을 따로 마련하

는 것 외에 이들이 자신의 차이를 넘어 그들 모두에게 관심이 있는 주제를 

차별 없이 다수자에게 말할 수 있는 장31)의 중요성이다(Fraser; Born, 2006, 

p.115에서 재인용). 

정통 맑스주의에 가까워 민주화 이후에는 (적어도 외형적 측면에서는) 뚜렷

한 침체의 길을 걸은 정치경제학이지만 사실은 현실의 변화(IMF위기, 신자유

30) 양적 다원주의를 말하는 것으로 많은 ‘모든 다양한 것, 열려 있는 것≒선’이라는 

사고방식을 지칭한다(McLennan, 1995).

31) 물론 이 장의 목표는 “다른 것들을 같게 만들지 않으면서, 차이를 가로지른 이해를 

도모하는 것”(Young: Ferree et al, 2002, p.313에서 재인용)이다. 이 장은 섣부른 합의

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 합의는 차이를 가치 있게 여기기보다는 오히려 무시하는 

것으로 되기 쉽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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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의 득세, 소유주 헤게모니 주류신문의 보수기지화 등)나 운동(언론개혁)

과정 등에서 나름의 필요성은 꾸준히 인정받아왔다. 그러나 앞서도 언급한 

대로 정치경제학은 거시/구조 모델을 뒷받침하는 나름의 ‘중범위 모델’을 

개발하는 데 실패함으로써 심층‧분석이 없고, 실증성이나 참신성이 떨어진다

는 비판을 받았다. 물론 앞서 ‘차이’에 대한 해석이나 독점의 유형 추적, 기존

의 수용자론 비판 등은 정치경제학의 나름의 결실이라 할 만하다.

대안언론 논의는 이러한 정치경제학의 자장 내에서 앞서 본 소수자문화운

동과 불가결한 관계를 맺는 데 비해 양측의 교류는 거의 없는 듯 보인다. 

그러나 대안언론이 주로 매체의 형식이나 관리, 수용자에 집중되어 있고, 

문화운동은 주로 필요성, 내용, 미학적 표현 등을 주로 논의하고 있어 실천에

서는 접점이 상당히 커 보인다. 대안매체의 정체성을 주류/비주류가 아닌, 

매체 스스로 만들어나가는 ‘주체화’의 실천으로 확장시키고자 하는 김은규

(2005)의 연구는 현재의 논의에 이론적 방향성을 부여하는 장점이 있으나 

말미에 제시한 대안의 (객관적) 요건은 이전보다 더 엄격한 것이어서 오히려 

외연을 좁힌 감이 있다. 즉 자신이 스스로 되물은 대로 ‘한겨레신문을 대안으

로 볼 수 있는가’의 문제에 대한 해답 찾기가 더 어려워졌을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 정치적으로도 큰 이점이 없다.

6. 문화연구와 정치경제학의 화합 가능성 

이론적 측면에서 문화연구는 홀(Hall, 1996)이 말한 바 있는 ‘생산적 절충주

의’, 즉 다양한 학문전통과 연구로부터 최상의 것을 취해서 새로운 종합을 

이루려 하는 선택적이면서 혼합적인 양식을 추구한다(물론 이 절충의 성패 

여부는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영역 확대 또는 관점 확대 

같은 ‘더하기 전략’32)(원용진, 2005)은 문화연구의 오히려 중추인 셈이며, 

32) 그러나 이 ‘더하기’에는 원용진도 의식하고 있다시피 논리의 자연스러운 발전보다는 

유행에의 편승 같은 외적 이유가 더 크게 작용한 것 아니냐는 비판 또한 만만찮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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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이를 받아들인다면, 관점을 고정시켜 정체성을 강화하려는 시도는 오히

려 정체성을 해치는 역설적 결과를 빚게 된다.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적극적 

절충성은 계급, 성, 지역, 세대, 인종/종족 등에 의해 다양하게 갈라지는 잡종

적 텍스트들, 의미들, 목소리들의 융합 지평적 배치를 꾀할 수 있는 유력한 

전략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전규찬, 2005). 

그러나 절충은 자주 자가당착을 불러일으킨다. 이는 듀링(During, 1993)이

나 그로스버그에 대한 맥레넌(McLennan, 2006)의 지적에서 잘 볼 수 있다. 

듀링은 지금에 이르러 사회가 철저하게 탈중심화되었고 메타담론은 부정되었

으며, 문화적 형식들은 파편화‧비결정화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현상이 

지난 연대의 미디어/문화생산의 글로벌화와 그로 인한 집중의 일부라고 설명

한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은 구조적이고 인과적인 사고를 거부하면서도 사실

은 이에 의존하는 것이다. 즉 여기서의 ‘생산의 글로벌화와 집중’은 합리주의

적 이해와 사회적 리얼리즘의 사고방식에 기반한 개념이기 때문이다. 보편주

의의 거부 역시 마찬가지이다. 탈근대적 국면주의가 보편주의를 거부하려 

해도 그 실체나 범위가 분명치 않다. 대부분의 보편주의적 표현들은 사실 

일정 시점의 일정 지점을 가리키는 것일 뿐이기 때문이다. 그 둘 사이의 괴리

는 불가피하므로 보편주의를 거부한다는 것은 그 실체가 없다. 그로스버그 

역시 역사를 투쟁의 산물로 보면서, 그 투쟁이 근본적으로 특수하고, 완전히 

다른 ‘주관성들’(subjectivities)과 목적으로 구성되며, 어떤 공통적인 지평도 

허용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 말 역시 사실은 역설적인 보편화, 

즉 ‘한정되지 않은 보편화’(unbounded generalizations)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

다(McLennan, 2006). 

일정한 수준의 결정론적/인과론적 시도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회학적 

제기된다. 물론 이를 논리적으로 증명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러나 나름의 옹호에도 

불구하고 학문 장에서 이러한 평가가 그치지 않는 이유는 한국 문화연구의 이론적 

생산력(또는 생산적 절충력)이 매우 낮고(이상길, 2004), 라틴아메리카의 ‘문화적 혼

성화’ 연구나 호주의 ‘문화정책’ 연구처럼 나름의 특색도 갖추지 못했으며, 어떤 

시점에서나 다양성 또한 잘 유지되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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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의 목적을 앞세울 때, 문화연구의 ‘기술’ 행태는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문화연구의 국면주의나 헤게모니는, 정치경제학과는 달리 

생산에 주어져 있는 우선권 같은 ‘내용’이 없는 비결정의 상태를 추구한다. 

그런 면에서 문화연구는 ‘이론적 모델’이 될 수 없다. “그것(문화연구)은 수많

은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표현하고 이것들이 밀접하게 상호연관을 맺는다는 

관찰 외에 문화적 순환의 인과적 구조에 대해서는 어떤 일반적이고 적극적인 

생각도 제시하지 않는 것”(McLennan, 2006, p.52)이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정치경제학의 근저에는 잘 알려진 대로 외부의 현상이 우리의 

인식으로부터 독립되어 있고 우리는 이에 대한 적절한 추상(이론)을 통해 

객관적 지식을 획득할 수 있다는 ‘비판적 리얼리즘’이 자리한다(Murdock, 

1989). 존재론과 인식론의 분리, 인과관계의 적용, 추상의 구체로의 상승 같은 

절차로 특징지어지는 이 비판적 리얼리즘과 앞서 본 절충과 기술을 본령으로 

하는 문화연구는 어울리기 힘든 것임에 틀림없다. 더구나 존재론의 인식론으

로의 통합(관찰자와 관찰대상의 분리불가능), 보편주의의 거부, 지식의 사회

적 구성성 등을 주장하는 문화연구의 탈근대 인식론은 비판적 리얼리즘을 

정면으로 부정한다. 

그러나 만약 많은 한국의 논자들(유선영, 2004; 윤선희, 2003)이 문화연구

(자)에 정치경제학(또는 구조를 중시하는 넓은 의미의 맑스주의 인식틀)과의 

화합을 권유하는 것(그 반대는 이남표‧김재영, 2006)은 이 차이가 어느 정도

는 극복될 수 있는, 적어도 양립 가능한 것으로 보기 때문일 것이다. 이 점의 

한 가능성은 정치경제학의 혁신을 도모하는 모스코의 연구(Mosco, 1996/ 

1998)에서 찾아볼 수 있다. 모스코는 자신의 인식론이 가진 결정 개념을 거부

하고 인과관계를 ‘느슨’하게 하면서 구성주의를 어느 정도 인정하는 방향으로 

정치경제학의 입장 변화를 시도한다. 모스코는 다음과 같이 말하는데, 이는 

앞서 언급했던 문화연구의 국면주의에 매우 근접한 것이다.

개개의 사회적 행위, 과정, 구조는 자기 고유의 특이성들을 지녔다기보다, 사회

적 통일성은 물론 모순들과 갈등들을 내포하는 사회 장(場)의 한 부분으로서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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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순되고 갈등적인 힘들을 내포하고 있어 이런 것들이 서로 효율적으로 서로서로

에게 작용한다. 이 결과는 어느 특정의 본질들로 환원될 수 없고 또 다양한 접합들과 

균열들로 구성된 역동적인 사회장이다(Mosco, 1996/1998, p.178).

이러한 태도는 ‘중간’을 견지하는 홀의 헤게모니 용례에서도 잘 엿볼 수 

있다. 우드(Wood, 1998)는 이를 ‘자기모순’이라고 비판했지만, ‘관념론’과 

‘환원론’ 어디로도 갈 수 없는 홀의 중간주의는 지배/재생산의 개념을 포기하

지 않으면서도 변화와 저항을 설명하는 적극적 노력으로 볼 수도 있다. 즉 

홀은 문화연구에 맑스주의적 근거를 완전히 사라지게 하지 않은 것이다. 물론 

이는 다음에 살펴볼 근대주의와 탈근대주의의 차이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어 

이렇게 쉽게 매듭지을 문제는 아니다. 

7. 근대주의/탈근대주의 합의의 가능성과 필요성

챔버스(Chambers, 1986)의 언급대로 만약 탈근대주의가 한 시대, 즉 계몽주

의적 합리주의와 그것의 형이상학적‧실증주의적 변종의 종언을 말하는 것이

고, 그 시대가 백인‧남성‧유럽 중심의 식민체제와 일정한 연관을 맺는다면 

탈근대주의의 등장은 역사의 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면서 환영할 만한 것이 

된다. 대체로 이를 주도했던 푸코를 비롯한 프랑스의 이론가군이 식민지(알제

리)에서의 경험을 통해 근대(곧 식민주의를 하나의 본질로 하는)에 대한 근본

적인 부정을 시도했다는 것(Shome & Hedge, 2002)은 시사하는 바가 자못 

크다고 할 수 있다.

비판패러다임의 입장에서 볼 때, 탈근대주의의 기여는 이전의 맑스주의의 

계급우선성에 의해 가려졌거나 주변화되었던 성, 인종, 민족, 지역 등의 모순

을 부각시키면서 이전의 (근대적) 기획과 배치로서는 이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만약 이 문제가 이전의 근대도 발견했던 

문제이고, 이 문제의 해결이 시급하다면 차라리 탈근대주의는 근대주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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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극적 완성을 위해 존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다면 근대성에 대한 

발본적 성찰은 곧 탈근대화의 기획을 동시에 작동시키게 된다는 이중적 문제

설정이 가능해진다(심광현, 2000). 

1990년대 이후의 비판패러다임의 침체와 확대, 이론과 실천의 괴리를 지적

하면서 근대의 문제를 파고드는 탈근대주의의 문제제기를 오히려 한국의 

압축 근대화가 가진 모순성을 해결하는 단서로까지 확장시키기도 하는 임영

호(2001)의 문제의식은 이와 같은 인식과 연장선에 있다. 이를 받아들이면서 

1990년대 이후에 오히려 현실에서는 계급적 문제가 더 심화되었다고 주장하

는 유선영 또한 같은 입장으로 볼 수 있다. 이론적 해결을 주장하는 이상길 

(2004) 역시 이러한 근대/탈근대의 긴장관계를 궁극적 숙제로 놓으면서 제기

한 것이다.

그러나 인식론적으로 볼 때, 근대와 탈근대는 ‘협상’은 가능하지만 ‘화합’

은 어려운 것이다. 이를테면 페미니즘 영역에서 근대주의는 한편으로는 여성

을 억압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젠더가 억압받고 있는 현실을 일깨워주었고, 

이에 비해 탈근대주의는 한편으로는 젠더를 부각시키고 본질주의를 거부하게 

해주었지만, 역시 다른 한편으로는 이의 해결을 위한 움직임을 오히려 약화시

키는 탈정치적 상대주의도 같이 들고 왔다(Fenton, 2000). 이론/현실의 영역이 

각각 상반되는 것이다. 이러한 딜레마에 대해 펜튼은 이론적 순수성을 위해 

정치적 이념을 포기할 수 없다는 스피박을 따라 양자 사이의 ‘전략적 협상’을 

하나의 해결책으로 제시한다. 맥레넌(McLennan, 2006)은 보다 근본적이면서 

오히려 더 현실적일 수도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그것은 양자 간에 일치와 

차이를 분명히 하는 합의를 하는 이른바 ‘복합적 합의’(complex consensus)이

다.33)

33) 이는 양자의 대표 격인 푸코와 하버마스 사이의 관계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문성훈

(2001)에 따르면, 우리는 합리성의 생산적 역할(하버마스)만을 근거로 합리성을 전적

으로 수용할 수도 없고 합리성의 권력효과(푸코)만으로 합리성 자체를 포기할 수도 

없는 딜레마에 있지만, 권력효과를 견제하면서도 현실구성력을 갖는 어떤 대안적 

합리성 개념을 제시할 수 있다면 푸코의 비판을 합리성에 대한 자기반성 요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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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양자 사이에 공통의 관심사를 두고 서로를 견주어 일치와 차이를 

교차시키면서 이의 결실을 공유하고자 하는 방식이다. 다소 크게 말해, 이는 

근대의 기획과 배치 속에 탈근대적 균열과 긴장을 만들고 이를 결(경)합시키

는 것이다. 따라서 이의 심층에는 자유, 인권, 합리성, 진보 같은 근대의 개념

과 권력/지식의 관계에 대한 ‘성찰’, 집단‧조직화가 가져오는 내적 억압에 

대한 경계, 수평적 연대의 중시 같은 탈근대적 사유가 착종되어 있다. 이의 

사례로는 미시적 문제제기가 거시적 입장을 반드시 대체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말하는 수용자론(Morley, 2006), 또 자신의 패러다임에 없는 부분을 

다소 기계적으로 보완시키기는 하지만 역시 결합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페미

니즘(McLaughlin, 1999; Mosco, 1996/1998), ‘차이를 가진 일치’(differentiated 

unity) 같은 모순적 표현에서 볼 수 있듯이 근대주의의 문제설정을 앞세우기는 

하지만 탈근대를 적극적으로 소화시키고자 하는 입장에서 저항의 길을 찾는 

제휴와 연대의 정치주의(Best & Kellner, 2001)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근대(공론

장‧계급문화)의 문제제기 속에서 탈근대(국면주의‧탈식민주의)로 영역을 확

장하는 강명구나 그 방향이 반대인 원용진 등도 이 구도의 일원이다.34)

이론적 측면에서 더 구체적으로 접근하면, 미르찬다니(Mirchandani, 2005)

가 제기한 ‘경험론적 탈근대주의’의 영역을 확장시키는 것이 한 방편이 된다. 

미르찬다니는 탈근대주의를 추상수준 및 기존 이론과의 관계에 따라 회의적

받아들일 수도 있다. 설정/성찰이 같이 간다면 합리성이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물론 이 성찰은 그 자체로 ‘내용을 가진’(substantial) 인식론적 전략이 되기는 

어렵다(McLennan, 2006).

34) 첸의 ‘비판적 콜라주’(Chen, 1996) 같은 비유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다소 산술적이지

만, 여러 민주주의 유형들의 동시적이면서 충분한 작동(심광현, 2000)으로 민주주의

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이 문제의식을 민주주의/미디어의 관계로 연계

시킨 것은 베이커(Baker, 2002)의 ‘복합적 민주주의’모델인데, 이는 ‘행동주의민주주

의’나 ‘구성주의’ 같은 탈근대적 급진주의로도 확장될 수 있다(조항제, 2005). 그리고 

이는 매체시장에서 커런(Curran, 2002/2005)의 ‘철저한 민주주의미디어 모델’이 보여

주는 것 같은, 공영방송과 여러 부문 사이의 ‘역할 분담’ 같은 것으로 연결될 수 

있다(다소 도식적이지만, 하버마스≒공영방송, 푸코/들뢰즈≒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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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인식론적 탈근대주의’와 절충적인 ‘경험론적인 탈근대주의’로 나누고 후

자의 사례로 ‘시공간의 재조직’, ‘위험사회’, ‘소비자본주의’, ‘탈근대 윤리학’ 

등 네 가지의 주제를 든다. 이중 ‘시공간의 재조직’, ‘소비자본주의’ 등은 

이 글의 주제인 비판패러다임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성‧계몽 중심의 근대적 (정치) ‘시민권’에 젠더나 

사적 정체성‧감성을 포함시키고자 하는 ‘문화적 시민권’ 개념(또는 같은 맥락

에서 ‘문화적 공론장’ 개념), 정치경제학적 생산에 문화연구적 문제의식을 

결부시킨 ‘생산문화’(culture of production) 개념(또 이의 한 부분으로서의 할

리우드 같은 ‘생산 장소’ 개념), 근대적 시민과 탈근대적 소비자를 결(경)합시

키는 ‘시민/소비자’ 개념, 생산에서의 ‘차별화’와 소비에서의 ‘차이’ 사이의 

개념 차이, 공영방송의 미래적 개념 등도 이에 포함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또 실천면에서는 앞서 보았던 소수자문화운동과 대안언론운동, 노동계급의 

문화운동을 결(경)합시키는 것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이론적‧실천적 노력들

은 기존의 소모전적 논쟁을 넘어 근대와 탈근대 사이의 결(경)합 지점을 정확

히 포착하게 하여 결실을 공유할 수 있게 한다.

8. 요약 및 결론

현실의 장과 학문의 장은 밀접한 연관을 가지면서도 상당한 거리를 둔다. 

1990년대 이후 현실사회주의가 패망하고 한국에서도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학문의 장 역시 혁명/계급의 패러다임이 크게 위축되는 등 많은 변화가 나타

났다. 그러나 막상 그 시점에서부터 현실에서는 계급적 격차가 오히려 더욱 

커지고 전면적인 위기가 닥치는 등의 아이러니가 빚어진다. 서구의 비판패러

다임에서는 대처주의를 전후해 ‘수정’의 조짐이 커지고 1990년대에 들어서서

는 탈근대주의의 분위기가 완연하게 된다. 그러나 이는 이미 1970년대 초반부

터 학문의 장에서는 예고되었던 변화이다. 서구와 한국이 유사한 호흡을 시작

한 2000년대는 이러한 탈근대주의적 분위기에 대한 긍정/부정, 옹호/비판, 



38  󰡔한국언론정보학보󰡕 2008년 가을, 통권 43호, 한국언론정보학회

안주/확대 등의 물밑 싸움이 쉼 없이 벌어졌고, 문화연구와 정치경제학에는 

각각 다른 형태의, 성공의 위기와 실패의 위기가 찾아왔다. 이 역시 현실의 

변화를 반드시 동반한 것은 아니었던 셈이다.35) 양쪽 모두에서 정치경제학의 

안티테제인 신자유주의‧민영화‧시장화가 기승을 부렸기 때문이다. 

비단 소비자본주의 테제를 따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문화연구의 ‘소비로의 

전환’은 (적어도 지금 시점에 이르면) 커뮤니케이션 현상의 전체적 변화와 

발 맞는 나름의 적실성을 갖는 것으로 정치경제학은 이를 보다 진지하게 

고려해 프랑크푸르트학파 이래의 테제인 (지배에 대한) ‘능동적 동의’를 넘어

서는 새로운 설명틀을 고안해야 한다. 문화연구 또한 몰리도 인정한 ‘구조화

된 소비’를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생산(과정)/구조에 대해서는 양측 

모두 실효성 있는 결과를 내놓기 위해 애쓸 필요가 있다. 특히 ‘문화의 생산/생

산의 문화’는 정치경제학과 문화연구가 공유할 수 있는 최적의 접점이 될 

수 있다. 국면주의는 헤게모니 개념이 가진 장점을 극대화시키면서 문화연구

가 현실 정치에 개입할 수 있는 유력한 통로인 데 비해 그간의 문화연구는 

이를 등한시해왔다. 최근의 ‘언론전쟁’이나 ‘공정성’ 문제는 이러한 국면주의 

연구(본격적인 것이라 할 수는 없지만)를 촉발한 것을 계기로 향후에는 이의 

35) 주지하다시피 현실과 학문, 더 크게 말해 존재와 인식은 서로 일정한 왜곡과 지체를 

가지는데, 1990년대 이후의 한국사회에서 나타난 (인식에서의) 보수화와 (존재에서

의) 계급적 양극화는 이의 적절한 예가 된다. 그러나 어떤 한 ‘주의’를 추종하거나 

주창하는 것은 반드시 현실의 변화와 그 주의의 주장이 상응하기 때문은 아니다. 

한 주의에는 그 주의가 추구하는 세계관과 대안이 있게 마련이고 만약 이에 찬성할 

수 없다면 설사 그 주의의 설명력이 크다 하더라도 그 주의를 따를 수 없는 것이다. 

이를테면 1990년대의 서구와 한국에서의 (범)정치경제학파가 하버마스를 적극적으

로 검토하면서 사실상은 그의 핵심테제를 ‘왜곡’시키게 된 이유도 하버마스를 통해 

정치경제학이 지향하는 ‘공적 소유’를 자본주의하(정치경제학식 대안인 사회주의가 

아닌)에서도 가능하게 만들고 싶었기 때문이다. 영국 정치경제학의 공영방송에 대한 

관점 변환(‘비판’에서 ‘대안’으로; 이에 대한 일부 리뷰는 조항제, 2003 참조) 역시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 이 점은 시장화의 득세와 정치경제학의 위상 저하가 같이 

나타나고 있는 지금에 이르러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시장화에 대한 현실적 대안을 

정치경제학은 갖고 있지 못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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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실이 풍부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연구가 양적이고 제도적인 

측면에서 안정된 재생산 궤도에 오르면서 연구의 방향성이나 시각, 연구대상, 

방법론 등의 여러 방면에서 그 정체성이 재검토되고 있다. 필자가 보기에 

영역화는 체계화나 제도화의 문제와 병행되므로 진보적 문제제기와 ‘수혈’이 

꾸준하게 이루어진다면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다. 그러나 라틴아메리카나 

호주처럼 나름의 특색을 만드는 것은 이와는 다른 차원의 문제로 더욱 많은 

고민을 요한다고 할 수 있다. 비록 양적 답보에 있기는 하지만 현실이 오히려 

그 필요성을 인정해온 정치경제학은 헤스몬드할 등이 보여주듯이 생산적 

절충을 통해 중범위 이론에 대한 꾸준한 천착을 시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제기할 수 있는 근대주의/탈근대주의 수렴의 가능성

과 필요성은 이미 여러 곳에서 논의된 것이지만, 지금의 한국 비판패러다임에

도 확인의 값어치가 작지 않은 ‘공감대’가 아닌가 한다. 

과거 1980∼1990년대 서구와 한국에서의 비판/실증 논쟁이 여러 논자들의 

지적대로 많은 결실을 남기지 못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데올로기연구의 

문제의식과 실증연구의 방법론을 결합시킨 프레이밍 연구36)의 사례처럼 그 

가능성은 여전히 유효하다. 물론 논쟁이 직접 프레이밍이라는 성과를 낳은 

것도 아니고, 그나마 우리 자신의 성과도 아니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그러

나 그러한 영역 자체는 양측의 문제의식이 얼마든지 가까워질 수 있고 또 

생산적인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하나의 방증(傍證)이 된다. 이러한 영역이 

2000년대의 문화연구와 정치경제학 사이에도 계속 모색되어야 하는데, 이 

글에서는 지금까지 진행된 방향을 감안하여 ‘시공간의 재조직’, ‘소비자본주

의’, ‘문화적 시민권’(또는 ‘문화적 공론장’), ‘생산문화’, ‘시민/소비자’, ‘차별

화/차이’, ‘공영방송의 미래’ 등을 제안해보았다.

이 점과 관련해 매우 고무적인 것은 한국의 비판패러다임 연구자들 사이에 

공론장이나 민주주의, 공영방송 같은 근대적 배치에 큰 틀의 공감대가 있다는 

36) 물론 개별 프레이밍연구에서 비판적 문제의식의 수준은 일정치 않고 때로 실증적 

효과연구의 한 부류로 전락되기도 한다. 캐리지와 룁스(Carragee & Roefs, 2004)는 

이를 비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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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이다. 일례를 들면, 소수자를 강조하는 전규찬(2006; 2007)이 미디어/커뮤

니케이션 기술 또는 더 나아가 공론장이나 민주주의를 ‘폐기’시키지 않고 

개입 가능한 지점으로 보는 점은, 자본의 지배를 경계하지 않고 시장을 다양성

과 직결시키면서 공영방송을 비판하는 호주의 전형적인 페미니스트-포스트

모더니스트인 자카(Jacka, 2003)와 크게 대조가 되는 부분이다. 

그리고 ‘비판’이 어떤 정형화된 영역의 전유물이 아니고, 이론이 만들어지

는 현실에 대한 개입 의지나 그로부터 생겨나는 문제의식에 더 어울릴 수 

있다고 한다면 명시적으로 이를 내세운 가시적 성과 못지않게 인식 자체의 

보편화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 점에서 ‘매체 다양성’같이 민감한 

문제에서 한국의 학자들 사이에 시장(상품)적 다양성의 전횡을 견제하는 비판

적 다양성(소유‧이념적 다양성) 개념이 나름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박주연‧전범수, 2007)는 점은 나름대로 그간의 비판패러다임이 이룩한 큰 

성과가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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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essay explores a critical review of the Korean critical 
communication studies focused on the problematic of cultural studies and 
political economy in 2000s. The findings are as follows; The ‘consumer turn’ 
or ‘audience turn’ in new revisionism modelling John Fiske’s cultural studies 
has been interpreted not to complement but to substitute the necessary criti-
cism of the post-authoritarian media establishment of Korea at that time, 
arising identity crisis of Korean cultural studies as one of the critical camp. 
On other side, however, some political economy studies close to the unilinear 
theses of orthodox marxism has been appraised to neglect the complex process 
and structure of media and cultural production as well. While the press 
war between the market-dominant dailies and some progressive dailies has 
given rise to a whole debate as expected in consolidating period of Korean 
emerging democracy, the conjucturalism as modelled by Hall’s ‘authoritarian 
populism’ failed to initiate a new theoretical practice in Korea. Finally, this 
review essay propose the some new research issues that would converge cul-
tural studies and political economy, modernism and postmodernism; citizen-
ship vs ‘cultural citizenship’(valuing the private identity and gender) or 
Habermasian public sphere vs ‘cultural public sphere’, the culture of pro-
duction, (modern)citizen/(postmodern)consumer(recently debated in English 
media policy), ‘differentiation’ in capitalist production and ‘difference’ in 
consumer sovereignty, 21c future vision of public service broadcasting as 
one of the 20c institutions.

Key words: critical communication studies, cultural studies, political eco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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